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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토위,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인력 늘린다
연초부터 행안부․기재부 등 관계 부처 협의 통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강키로

□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(위원장 김현미, 이하 ‘중토위’)는 토지수용

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.

□ 작년 말 국회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

한 법률」(이하 ‘토지보상법’)을 개정(‘18.12.31., ‘19.7.1. 시행)하여

ㅇ 중토위가 토지수용사업의 신설, 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관계 

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, 토지수

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해당 사업

의 공익성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.

ㅇ 이와 같은 토지보상법 개정은 입법과 사업 시행 각 단계에서 

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

막겠다는 취지이다.

□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중토위의 공익성 검증기능이 추가되면서,
중토위는 충실한 공익성 검토를 위해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다.

ㅇ 현재 중토위는 공무원 3명이 연간 3,000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

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와 

부실한 공익성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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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에 중토위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인력 

증원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여 최종 5명을 증원하기로 하였다.

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익성 검토 및 토지수용사업 개선요구를 

위한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□ 중토위는 인력이 증원될 경우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을 2개로 

늘리는 한편, 기존의 서류검토 위주의 공익성 검토업무 방식에서 

벗어나 현지조사,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공익성 검토의 

현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.

□ 중토위 김종학 사무국장은 “이번 인력증원으로 토지수용사업에 대

한 공익성 검증이 한층 충실해져 불필요한 토지수용이 억제되고

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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